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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금융위 5개 공공기관, 횡령·성희롱으로 

정직돼도 월급은 그대로...징계자에게 포상주나?”
Ÿ 금융위원회 소관 5개 공공기관에서 횡령·성범죄·음주운전으로 정직된 

60명에게 월급 그대로 지급돼...“징계자에게 포상휴가 주는 꼴”

Ÿ ‘정직 기간에 징계자에게 월급 주지 말라’는 기재부 권고에도 ‘노사 협

의 먼저’로 맞서는 기관들

Ÿ 강의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

뢰를 회복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시을)이 금융위원회에
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4.7) 금융위 소관 7개 기
관*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받은 직원 60명에
게 5억 3,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붙임]
*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32명에게 3억 1,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는 기관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징계자의 급여로 사용한 사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정직 기간에 매월 
330만 원을 보전해 줬다. 한국산업은행도 예산을 횡령한 직원에게 1,400만
원의 급여를 책정해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관련 규정을 통해 정직 기간에 징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소관 5곳에서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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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노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정직 처분자를 위해 회사가 월급을 챙겨줬다는 점
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
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강 의원은 “징계가 포상휴가도 아닌데, 정직 기간에 월급을 보전해주는 것
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투명성도 크게 
저하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4년 10월 14일
국회의원 강명구



- 3 -

[붙임]
<지난 5년간(2019-2024.7) 정직자 보수 지급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지급액

(단위: 천 원)정직자
(단위: 명)

지급액
(단위: 천 원)

정직자
(단위: 명)

지급액
(단위: 천 원)

정직자
(단위: 명)

지급액
(단위: 천 원)

정직자
(단위: 명)

지급액
(단위: 천 원)

정직자
(단위: 명)

지급액
(단위: 천 원)

정직자
(단위: 명)

지급액
(단위: 천 원)

신용보증기금 - - 3 37,367 0 0 2 30,318 1 3,800 5 2,384 73,869
예금보험공사 - - - - - - - - - - - - 0

한국자산관리공사 1 3,020 1 3,275 3 14,873 1 9,966 2 9,746 - - 40,880
한국주택금융공사 1 3,699 - - - - 3 56,598 - - - - 60,297
서민금융진흥원 - - - - - - - - - - - - 0
한국산업은행 1 14,245 1 14,480 - - - - 2 3,927 1 14,080 46,732
중소기업은행 9 79,326 6 56,650 4 46,033 4 43,650 5 65,564 4 23,737 314,960

합 계 12 100,290 11 111,772 7 60,906 10 140,532 10 83,037 10 40,201 536,738
출처: 금융위 소관 7개 공공기관 


